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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시 행정부는 지속적인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연방정부 R&D 예산 총액을 

2004년 대비 55억 달러 (+4.3%) 증가한 1,320억 달러로 계상했다. 그런데 국방과 국내 

안전 R&D를 제외한 R&D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R&D기관 역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예산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다른 연방R&D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 반해, 인상분 전액은 국방부 (DOD)의 

신무기체계 개발과 신설 국토안보부 (DHS)의 R&D로 집중되어 있다. 기초 및 응용을 

포함한 전체 연구비용은 557억 달러(+0.2%)에 그쳤으며, 이외의 연방 R&D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2004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  

 

2. 연방정부 R&D 예산의 역할과 우선순위 

 

1) 정부 R&D 예산의 역할과 기능 

과학기술은 국가안보와 대테러리즘 저지의 핵심 요소이다. 공항에 설치된 탐색보안장치, 

이라크에 배치된 최첨단 무기, 탄저균의 진단, 백신, 치료제와 같은 것들은 연방재정으로 

지원되는 과학/공학적 연구의 좋은 예다. 전문가들은 지난 50년간의 미국 경제성장은 절반 

이상이 기술력의 우위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특허에서 인용된 논문들 중 약 

2/3 정도가 연방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의 것이며, 그 비중이 계속 증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R&D사업은 컴퓨터와 IT 뿐 아니라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기반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여왔다. 연방정부는 연구 결과의 spin-off를 통한 

기업화와 잘 교육된 인적자원을 양성, 활용하고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R&D가 미국 전체 R&D지출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가 과학기술경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기초 연구의 대다수와 미국 

대학에서 진행되는 R&D의 59%를 지원하고 있어 신지식의 창구역할뿐 아니라,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교육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방연구기관은 연방지원 

응용 R&D 프로그램, 건강 및 의료 증진, 우주 탐사, 국가 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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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을 하고 있다. 

 

2) 정부의 “R&D 예산” 편성 

매년 대통령이 제시하는 예산안에는 연방 R&D 지출계획서는 있으나, “R&D 예산”항목이 

따로 없다. R&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일반예산항목으로 20여 개 이상의 연방기관과 

부처에서 지정한 다른 종류의 예산항목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NSF, NASA, NIH와 같은 

기관의 예산항목 대부분 R&D가 차지하고 있지만, 도시주택부(HUD)와 같은 곳에서는 큰 

프로그램 안에 작은 항목으로 R&D가 존재한다. 몇몇 R&D 프로그램은 “계열 항목(line 

item)”으로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R&D로 분류할 수 있으나, 상위의 큰 항목 안에 

속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  

 

3) 연방 R&D의 우선순위 

 

① 우선순위의 변천 

대부분의 연방 정부 R&D는 임무(mission) 중심으로 운영된다. 즉,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NSF만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NSF의 역할은 광범위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기초/응용 연구와 연구설비,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D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R&D의 역할과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달라져 왔으나, 지난 40년간 대체로 국방 R&D가 비국방 R&D를 

앞질러 왔다. 196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비국방 R&D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1980년대 수준으로 (물가상승률 감안) 회복되었다.  

그러나 R&D예산의 우선순위는 9.11테러 이후 급격히 변화되었다. 1960년대는 아폴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우주 탐사관련 R&D가 중심이었으나, 1969년 달 착륙 이후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 1970년대 석유대란 이후 에너지 R&D가 최우선순위를 차지했다. 그 

사이 보건 R&D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비국방 R&D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다. 국토 

안보관련 R&D는 9.11테러 이후 “부”급의 부처를 신설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교통, 그리고 보건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② 행정부의 R&D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관련기관 내부의 우선순위와 부처간의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R&D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 

중심의 R&D는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연구사업의 건전성 제고와 부처간 조정, 다양한 

과학/공학 분야간의 균형 차원에서 정책 입안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예산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국(OMB)은 예산안 검토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기능은 행정부처의 공무원과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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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서도 담당하고 있는데, NSTC는 부처를 막론하고 

전세계적 공동연구, IT, 나노기술 등을 포함한 주요 R&D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림 1> 기능별 비국방 R&D 우선순위 추이 (1953-2005) 

(단위: 2004년 불변가격 기준 10억 달러) 

 

학

자료: OMB  “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 2005”의 자료를 

. 

③ 의회의 R&D 우선순위 

의회는 기본적으로 R&D 역시 다른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권력(힘)의

규정하고 있다. 하원의 과학위원회와 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과 연

세출위원회들이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한 전문가의 

그러나, 이러한 예산 제청은 바로 지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세출 상한을 정하는 데 그친다. 

R&D를 비롯한 자유재량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승인은

세출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들 위원회는 1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

법안을 맡게 되는데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승인법안을 따로 만들며, 이 

최종 승인된다. 

R&D는 13개의 연간 세출 승인법안 중 10개에 포함되어 있는데 4개의 

VA/HUD, Labor/HHS, Energy/Water)가 전체 연방 R&D 포트폴리오의 

                                            

1 주: Constant dollar 변환은 GDP 디플레이터를 기초로 함. 

FY2005는 대통령 안을 기준으로 함. 

FY 1998에 몇몇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이 일반과학범주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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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결정을 좌우하고 있으며, 4개의 각 분과위원회는 자유재량지출의 15% 이상을 R&D에 

배정하고 있다.  

13개로 나누어진 분과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R&D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프로그램간 

예산의 증대/삭감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로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NSF, NASA, 

환경보호국(EPA)은 각각 보훈, 도시주택, 독립기관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R&D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R&D 

예산안 역시 다른 예산 항목과 동일한 선상에서 제한된 금액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4)  2005년 예산에서 R&D의 위상 

지난 몇 년간 매해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기록을 갱신해왔다. 주 원인은 국방무기의 

개발과 국토 안보 R&D 프로그램의 신설, 현재 완료된 NIH 예산의 2배 확충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동기간에 다른 분야의 연방 R&D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크게 

감소하였다. 2005년 예산 역시 무기 개발과 국토안보 R&D의 증대, 기타부문은 유지 또는 

감소의 최근 경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연방 R&D 예산은 1,320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55억 달러(4.3%) 증가하였다. 

전체 인상분은 DOD의 무기체계 개발과 DHS의 R&D로 집중될 것이며, 다른 기관의 

연구비예산은 대부분 삭감되거나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DHS의 연구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비는 557억 달러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연방 R&D 포트폴리오 상에서 기타 대부분의 기관들의 예산은 감소하거나 부분적인 

프로젝트 단위로만 증액되었다. DOE는 의회가 지적한 R&D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을 

대신해 일부 R&D 프로그램 예산이 소폭 증가하여 전체 R&D 프로젝트 예산은 0.4% 감액 

배정되었다. USGS (- 4.0%), NOAA (-1.1%), DOD 기초 연구 프로그램 (-5.3%), USDA (-

3.5%)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감액되었다.  

한편, 물리학 등 연방정부 지원활동을 포함한 연구에 투자되는 DOD의 

S&T(기초+응용연구+기술개발) 투자액 전체는  1980년대 후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 예산의 증액분은 거의 대부분 무기체계 개발에 사용되어 왔다. DOD의  S&T 

투자액은 2005년 역시 20억 달러(-15.5%)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비국방 R&D 부분에서는 1998년에서 2003년 사이 NIH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2배로 

증가시킨 것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DHS의 설립으로 인해 거의 예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DOD의 연구와 NIH를 제외한 비국방 R&D 예산이 거의 동결되면서 지난 10여년간 

관련 영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역시 거의 동결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200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 중 2005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나노관련 R&D이다. NNI는 전년에 비해 2,100만 달러(2.2%) 증가한 9억 8,200만 

달러로 불과 4년 만에 연방투자 규모가 2배로 증가하였다. 네트워크와 IT관련 R&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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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달러 예산을 4년째 유지하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 R&D는 줄어들 전망이다.  

    

5) 국가 전체 R&D예산의 국제비교 

전체 R&D 절대 투자액을 비교한다면 미국은 2003년 2,840억 달러로 일본과 EU 

15개국의 R&D 지출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 국제적 비교가 가능해졌던 

2002년에는 전세계 R&D 지출의 37%를 차지하였으나, 지난 십 여년동안 미국은 한국 및 

중국 등의 R&D 지출 급증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가의 경제력과 

비교해봤을 때, 2002년 R&D 투자는  GDP의 2.65%를 차지하여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일본(3.06%), 한국(2.98%)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방관련 R&D에 투자비중이 높아 실물 민간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반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국방관련에는 대단히 작은 부분만을 투자하고 있어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2005년도 연방정부 R&D의 동향 

 

국방 R&D는 부시 행정부의 국방력과 국토안보에 관한 강조로 지속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점할 것이다. 국방 예산은 747억 달러로 2005년 전체 연방 예산의 57%를 차지했다. 

국방R&D(+5.9%)를 비롯해 항공우주R&D(+104억 달러, +5.5%)는 Space Shuttle의 

재개와 우주 정거장 건설, 달 탐사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순수 연구 예산은 (기초, 응용 연구 포함) 557억 달러로 국방관련 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주요 R&D 예산 지원 대상 기관 12개 중 7개 

기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NIH와 DHS의 연구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 예산은 

1.9% 감소했다.  

AAAS의 2005년 예산 분석 결과는 비국방 R&D예산은 2009년까지 56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즉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0.5%의 감소가 예상된다. NASA와 DHS가 그 

감소분 만큼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관련 R&D는 2009년 810억 달러로 

예상되어 2004년 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과학기술 (Federal Science & Technology: FS&T) 예산은 기초 및 응용 연구와 

신지식 또는 신 기술의 창조를 위한 몇몇 R&D 프로그램과 비 R&D 프로그램의 조합이다. 

FS&T는 OMB가 클린턴 행정부의 “21세기 연구기금”을 이어 만든 것으로 2005년 604억 

달러로 0.4% 감소되었다. 

 

1) 미국 정부 R&D 예산 규모 

 

① 총 R&D 예산의 추이 

미국에서 R&D는 매우 중요하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 증대되고 있다. 2003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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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는 약 2,840억 달러로 GDP의 2.61%에 해당하며, 63%가 기업의 R&D지출이다. 

연방정부로부터 30%, 나머지는 대학, 민간 재단, 비영리 단체, 지방 정부 등에서 

투자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기업이 국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2 연방 R&D 예산의 비중 

연방정부 R&D 지출은 2005년 전체 2조 4,000억 달러 예산 중 5.4%에 해당하며, 

자유재량지출의 16.1%에 이른다. 지난 40여년간 증대해 온 자유재량지출은 R&D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연방정부 투자를 가능하게 했는데, 90년대 중반 연방균형예산정책에 따른 

자유재량지출 예산의 삭감으로 R&D지출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  

 

2)  예산 기능에 따른 R&D 

연방정부는 예산을 20여 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표시하고 있다.전체 예산에 

대한 기능의 구분은 예산 내부의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시대별, 국가간 비교도 가능하게 

해준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토안보는 국방, 교통 및 법률이라는 전통적인 기능군에 

속해있다. DHS의 R&D는 4가지-국방, 일반과학, 법률, 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전체를 기능별로 보면 국방, 보건, 농업 등의 기능군에 속해있는 관련 항목들을 

포함하면, 연방 정부의 국토안보 R&D는 42억 달러(+15.9%)로 증가할 것이다. 

국방 R&D는 DOD의 R&D 활동과 DOE의 국방관련 원자력 에너지 R&D, DHS의 

국방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R&D의 과반수를 차지해왔다. 비국방과 

국방 R&D는 2001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11 테러 이후 국방 R&D는 급격히 

증가했다. 부시 행정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국방 R&D의 투자를 늘려 국방/비국방 간의 

격차를 벌리면서 현재와 미래의 전쟁에 대비할 전망이다. 2005년 747억 달러(+5.9%)의 

예산은 전체 R&D 포트폴리오의 57%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건 R&D는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예산 2배 증액 계획이 끝났으며 전체 330억 

달러로 2004년 대비 2.7%, 지난 5년간 평균 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비국방 R&D의 

과반수이며, 전체 R&D 포트폴리오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우주 R&D는 2004년 1월 부시 행정부의 달과 화성탐사관련 발표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2005년 NASA의 항공우주 R&D는 104억 달러로 (+5.5%)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달과 화성 탐사와는 관련이 없는 우주정거장, 우주선 건설의 

재개에 투자된다. 

 

3)  수행기관별 연방 R&D 예산 

수백개의 연방정부 연구소는 전체 연방정부의 R&D지출의 1/4 정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통해 대학과 비영리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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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들은 DOE 산하 오클지국립연구소와 같이 계약자에 의해 운영되는 

연방정부출연연구센터(FFRDC)를 포함한다. R&D 수행기관별 비율을 보면 기업은 국가 

전체의 68%, 교육기관은 14%, 나머지는 정부연구소, 비영리 단체(연구기관, 병원 등) 

그리고 FFRDC가 수행하고 있다. 

 

4)  연구성격에 따른 R&D 

R&D의 성격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 연구, 개발, R&D 설비, 그리고 자본 등으로 나뉜다.  

NIH의 4억 8000만 달러 증액 요구에 의해 전체 기초연구에는 2005년 268억 달러 (1%, 

2억 7,3000만 달러 증가)가 배정되었으며 그 57%를  NIH가 차지하고 있다. NIH를 제외한 

기초연구는 2억 700만 달러 (-1.8%) 감소하여 116억 달러에 그친다. 전체 연구비 

(기초+응용)는 557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나 (+0.2%), NIH의 인상분(+2.5%)을 제외하면 

전체 연구비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HS가 개발에 치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향후 

R&D의 균형을 이루려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DHS의 연구비는 4억 3,100만 

달러(+152%)로 크게 증가했다. 12개 주요 R&D 관련 부처 중 7곳의 연구개발 비용이 

삭감되었다. 

개발은 DOD의 국가 미사일방어체계, 차세대 전투기, 기타 고가의 미래형 무기체계를 

비롯한 무기체계 개발지원으로 인해 7.4% 증가하여 714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개발은 

국방 R&D의 89% (응용연구 9%, 기초연구2%)를, 그와 반대로 비국방 R&D에서는 

기초연구 44%, 응용연구 39%, 개발은 9%의 구성을 보였다.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는 

DOD의 신무기체계에 대한 시험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R&D 

설비와 자본은 비국방 8%, 국방 1%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 R&D 포트폴리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는데, 주된 요인은 냉전 이후 

국방 개발의 급감과 NIH의 기초연구 확대라 볼 수 있다. 냉전 기간동안 개발비용 (거의 

DOD)이 2/3에 달했으나 현재는 54% 수준이며, 기초연구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1980년 

14%, 1990년 17%, 2005년 20%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DOD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기초연구의 비중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연방정부 R&D 예산의 성격별 비중 

 
  전체 대비 % 비중 

  FY1980 FY1990 FY2005

기초연구 14.2% 17.0% 20.3%

응용연구 20.8% 15.3% 21.9%

개발 60.4% 63.7% 54.1%

R&D 설비 4.5% 4.0% 3.7%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FY2005 OMB 데이터, 기관예산조정, 기관문서, AAAS Report XXVI(2001),  

AAS Report XVI(1991), AAAS Report VI(19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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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정부R&D 예산의 예측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005년 예산안은 2009년까지의 예산 예상치를 포함하고 

있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AAAS는 부시행정부가 대부분 기관의 R&D비용을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삭감할 것이며, 선거가 끝난 2006년 회계연도 예산부터 이러한 삭감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방 R&D 지원은 2009년까지 3%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분은 국방, 국토안보, NASA의 항공우주 프로그램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국방R&D는 560억 달러에서 605억 달러로 증가하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0.5%의 

감소를 나타내며, NASA와 DHS의 증가분을 제외한 전체로 비교하면 오히려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HS는 향후 5년간 25%의 예산 증가가 기대된다. NASA 

역시 21%의 증가가 기대되나 몇몇 선택된 프로그램들에 집중되고 기타의 프로그램은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향후 5년 동안 기타 R&D관련 기관들의 예산은 크게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NIH R&D (-

5.8%), non-biodefence NIH (-7%), NSF R&D (-4.7%), DOE의 과학청 (-9.5%), USDA (-

11.3%), Commerce R&D (-13.6%), USGS (-13%), EPA’s R&D (-15%)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6)  FS&T 예산 

FS&T는 신지식 또는 신기술 창출과 기초 및 응용 연구에 관한 R&D 및 비R&D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개발은 제외되어 있고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S&T에 대한 

연방투자의 대안적 방법으로 기획되었다. 이는 1995년 국립과학원(NAS)에서 제시한 

FS&T 개념과는 상이하다) 2005년 예산상 보여지는 자유재량 프로그램의 제한에 따라 

FS&T는 0.4% 감소하여 604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NIH 예산 증가분인 7억 2900만 

달러를 제외하면 전체 프로그램은 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005년 예산의 정치적 및 정책적 함의 

 

2월 2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2005년 예산안은 전체 자유재량지출로 2004년 대비 

3.9% 증가된 8,180억 달러를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2005년 적자는 3,630억 

달러, 2009년까지는 2,37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까지 연방예산 

적자폭의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정부 R&D 예산은 1320억 달러로 2004년 대비 (4.3%, 55억 달러) 증가되었다. 

그러나 증가분 55억 달러는 거의 대부분 DOD와 DHS로 배정되었고, 특히 DOD는 2004년 

하반기에 있을 미사일방위시스템 배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R&D에 거의 700억 달러가 

추가 배정되었다. 한편 DHS의 R&D는 15.5% 증가된 예산을 기초/응용 연구의 강화를 

위해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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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D 포트폴리오는 행정부의 비국방 자유재량지출 인상폭을 0.5%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2004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출만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MB는 이러한 가운데 성과기반평가를 통한 연구지원을 천명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 관련 연구계의 예산은 점점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의 관대한 예산 

배정 이후 의회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 관리와 활용에 치중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는 과학계와 정치권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국가 보안정책은 연구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새 

정책의 실행 이후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자의 수가 33% 감소했다는 보고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새 비자정책이 미국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자산통제국 (OFAC)의 관리대상국 거주 과학자들의 연구 출판에 관한 

문제 역시 새로운 이슈가 된다. OFAC가 그러한 논문의 단순한 편집까지 현행법의 

위반으로 간주하면서 IEEE가 관련국 출신 과학자의 글을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큰 

파장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과학적 개방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R&D 

정책입안자들의 숙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5. 산업별 R&D 투자추이 

 

지난 2년간 미국의 R&D 투자는 감소하였으며, 2003년 역시 2002년과 비교하여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2004년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약, 

소프트웨어, 그리고 몇몇 수익성이 좋은 생명공학 회사들은 R&D 투자를 늘렸으며, 

항공우주, 컴퓨터 및 부품업체, 네트워킹 장비제조, 텔레콤, 화학, 프로세스 관련 산업은 

지출을 자제하고 있다. 

기존의 생산라인을 통해서 또는 새로 도입한 플랫폼에서 내부발생적 산업 성장 기회가 

산업계 R&D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기초연구(DBR)나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결국 R&D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술인력을 줄이고, 

인도나 동유럽국가들로 기술개발을 이동하고, 공동출자나 협력관계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려 할 것이다. 

지난해 동안 많은 국가, 지방 정부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과 경쟁력의 동력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오랜 세월 유지해 온 

“자유방임”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나, 이 역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 

주도의 혁신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논의가 부각될 것이다.) 

아직까지 산업 R&D는 아웃소싱에 반해, 기업내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점 

공급망의 파트너, 연방 정부 연구소, 심지어 경쟁회사와의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비용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급속도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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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투자 

지난 10년간 2자리 수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던 산업계의 R&D 투자는 2002년과 2003년 

사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Battelle R&D magazine은 2002년과 2003년 사이 산업계 R&D 

투자가 0.6%, 2004년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IRI의 동향전망에서는 회원사의 

70% 이상이 –5%에서 2.5% 사이의 R&D 투자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제가 

호조의 기미는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의 약화, 연방정부예산 적자폭의 심화, 급작스러운 

비국방/비안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감소는 산업계의 보수적인 투자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산업계는 미국전체 R&D 예산의 62%, 수행기준으로 6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추이보다 약간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최근 기업의 R&D 동향 

생명공학 기업과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표본이 추출되지 않았다는 

약점은 있지만 IRI의 R&D Trends Forecast는 현재 산업 R&D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R&D 성장 기조에서 약간 후퇴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 R&D와 DBR에 

대한 지출감소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즉, 자동차 산업이 연구 예산을 증가한다고 해도 

시장에 단시간 내에 반영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탑재한 새 모델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미래형 컨셉차량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03년 자료를 보면 기업들은 내부 R&D로 결과물을 획득/보유하는 것보다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기술의 상대적 우위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구조 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창출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자원의 증가와 더불어 IRI 회원사들은 파트너십과 새로운 벤처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인원감축은 지속하면서, 공급업체, 경쟁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학과의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점점 어려워 짐에 따라 정부 지원의 확대와 연방정부 연구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R&D 경향은 효율적인 연구라 볼 수 있다. 점점 많은 수의 미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타 연구를 인도회사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는 경비절감과 우수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나, 그로 인한 기술습득과 

자체기술력의 보유는 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전략은 주요 시장에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중국이 좋은 예이다. 

 

6.  2005년 교육과 인적자원 

 

2001년 통과된 Title 1 프로그램은 교육부(ED)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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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범부처간 프로그램인 “21세기를 위한 일자리(Jobs for the 21st Century)”는 

자원의 재배치와 새로운 지원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분야에 있어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은 관련 교육 및 훈련 차원에서의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교육에 대한 강조와 재정 확충에도 불구하고 STEM에 대한 지원은 거의 변화가 없다. 

ED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NIH, NSF 및 기타 기관들)은 예산이 증가했다고 해도 STEM 

교육, 특히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삭감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STEM교육과 교사 훈련에 대한 강한 의지는 ED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여지고 있으나, 기술교육과 공동체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은 핵심이슈가 될 것이고,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은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재집권하게 되면,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같이 

연방정부 적자분 감소를 위해서 교육재정의 삭감은 불가피하며, 이는 의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더 큰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 초중고 교육(K-12)과 “No Child Left Behind” 

Title 1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부시 행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 자원의 

재배치와 과거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간, 지역간 교육의 격차를 AYP등을 통해 줄여나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 관련 교육 재정은 ED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Mathematics and Science 

Partnership (MSP)은 기존 ED와 NSF가 동시에 진행하던 것에서 2005년 예산안에서 

NSF의 MSF 예산을 1억 3,92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삭감하면서 MSP에 있어 

ED의 비중은 80.5%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MSP예산은 21.1% 증가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STEM 교육 (2.2% 증가, 2950만 달러)을 제외하고 NSF의 K-12 

관련 거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NSF가 시행하고 

있는 K-12 학생과 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99,500명에서 92,500명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교사에 대한 교육예산은 23.1%의 큰 삭감률을 보였다. NASA 역시 

2005년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25%를 삭감하여 예산은 1억 8,500만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DOE의 대학 전 활동은 2004년 대비 12.2% 증가할 것이며, 이 예산의 80%는 

National Science Bowl에, 나머지 20%는 중학교 Science Bowl에 배정될 것이다.  

 

2) 부시 대통령의 교육예산의 고교 이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부시 행정부는 K-12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D 내의 대학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예산 동결이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증대되고 있다. 

Pell Grant Program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저소득 학생학자금대출 프로그램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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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난 3-4년간 평균 2-3% 증가에 

그치고 있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개개인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는 나이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독립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으로 유입됨에 따라 중저소득권에 

해당되는 대출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나, 연방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쉽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기타 부처에서의 STEM교육은 석사급 이상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될 예정이며, 

따라서 학부 대학에 대한 지원은 동결되거나 삭감될 것이다. NSF의 “인력(people)”관련 총 

예산은 11억 달러로 6.1% 삭감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 11.5%가 증가된(총 1억 

7390만 달러) 대학원 교육투자는 대부분의 학부교육의 삭감을 의미한다. DOE 역시 

대학원/교수에 대한 장학금(+63.7%), 실험교사훈련개발(+50%) 등에 비해 학부와 공동체 

대학의 STEM교육에 대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처 전반에 걸쳐 과학교사의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은 증대된 반면 학부교육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었으며, NASA 역시 

교육에 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폭 (44%) 삭감하였다.  

 

3)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DOC, DOL, ED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던 성인 및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은 거의 

없어지거나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ED는 24%의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ED의 공동체 

기술센터프로그램과 DOC의 기술기회프로그램 등의 성인 대상의 IT, 인터넷교육 프로그램 

등은 행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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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Y 2005 예산 안 예상 FY2004 –  2009 예산 추이 분석 

(단위 백만 달러) 

  FY 2004 FY 2005 FY 2006

FY 

2007 

FY 

2008 

FY 

2009 ‘ 04-'09 비중변화

  추정 예산 예상 예상 예상 예상 경상가격 불변가격

국방 

(군대) 65,970 69,928 75,896 72,776 73,089 75,725 14.8% 5.7%

보건 28,469 29,361 28,782 28,919 29,383 29,313 3.0% -5.2%

NIH 27,220 27,923 27,353 27481 27,713 27,852 2.3% -5.8%

NASA 10,909 11,334 12,142 12,970 13,417 14,448 32.4% 21.9%

에너지 8,804 8,880 9,030 9,239 9,374 9,461 7.5% -1.1%

국방 4,244 4,333 4,502 4,689 4,783 4,870 14.7% 5.6%

비국방 4,560 4,547 4,528 4,550 4,591 4,591 0.7% -7.3%

NSF 4,077 4,226 4,141 4,161 4,198 4,219 3.5% -4.7%

농업 2,240 2,163 2,110 2,121 2,143 2,160 -3.6% -11.3%

상업 1,131 1,075 1,050 1,053 1,060 1,062 -6.1% -13.6%

국내 675 648 635 636 639 639 -5.4% -12.9%

교통 707 755 746 748 750 752 6.4% -2.1%

EPA 616 572 560 562 566 569 -7.6% -15.0%

국토방위 1,053 1,216 1,267 1,319 1,374 1,430 35.8% 25.0%

보훈 820 770 750 752 756 756 -7.8% -15.1%

기타 1,035 1,034 1,013 1,014 1,018 1,020 -1.4% -9.3%

전체 126,507 131,961 138,122 136,272 137,766 

141,55

3 11.9% 3.0%

국방 R&D 70,501 74,668 80,813 77,889 78,304 81,038 14.9% 5.8%

비국방 

R&D 56,005 57,293 57,309 58,383 59,463 60,514 8.1% -0.5%

주: 국방 비국방 분류 분석과 관련한 자세한 배용과 분석 방법은 http://www.aaas.org/spp/rd를 

참고.  

 

http://www.aaas.org/spp/rd

